
□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

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관계부처와 시도 합동 긴급 재난대응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및 부처 관계자들은 각 시도의 사업장과 공사장 배출저감 조치, 

도로청소 확대 등 비상저감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, 국민건강 보호 강화방안 등을 

논의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오늘(1월 4일) 위기경보 ‘관심 단계’ 및 ‘비상저감조치’가 발령된 5개 시도

(충남·충북·세종·전북·광주광역시)와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 부처에서 

참석했다.

※ 11개 부처: 교육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

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국무조정실, 산림청

□ 조 장관은 각 기관별로 재난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, 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

유지하며, 기관장 등 간부들이 현장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.

○ 또한, 조 장관은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주말에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불편이나 혼란이 

최소화되도록 보다 세심한 상황관리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.

○ 특히, 지자체에는 각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겨울철 축제나 실외 스케이트장 운영과 

같은 야외행사와 관련하여, 행사시간 조정·단축이나 마스크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

요청했다.

□ 한편, 조 장관은 관계기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긴장감 유지를 주문했다.

○ 이번 사례와 같이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

수 있으므로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다.

○ 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개선될 때까지 움직이는, 최선을 

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.

▷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재난대응 관계부처 및 시도 합동회의

▷ 야외행사 행사시간 조정·단축, 마스크 지급 등 적극적 조치 요청


